강제실종: 42개국에서의 600여 제소 사건의 검토를 위한 UN 전문가회의 서울에서 개최.

제네바/서울 (2017년 2월 2일)- UN 강제실종실무그룹은 제 111차 정기회의(session)를 2017년 2월 6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여, 42개국으로부터 제기된 대략 600여 건의 청원 내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5인의 독립 인권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제실종실무그룹은 또 강제실종 범죄 개별 사건과 전반적 상황에 대한 정보 교환을 위하여 강제실종 피해자들의 가족, 각국 당국자, 시민사회 대표들과 만남을 가질 것입니다. 

 제 111차 정기회의 기간 동안 강제실종실무그룹은 강제실종 관련 이슈들을 검토하고, 특히 이주 상황에서 일어난 강제 실종의 문제와 관련하여 총회 전 전문가 자문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강제실종실무그룹은 추가적으로 ‘강제실종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선언’의 이행에 걸림돌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고된 문제들을 검토할 것입니다.  

 강제실종실무그룹 제 111차 총회는 비공개로 개최됩니다. 정기회의가 끝나는 2월 10일 금요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서린동 38 소재 서울 글로벌센터 9층에서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에의 참여는 언론인으로 엄격히 한정됩니다. 

 (*) 강제실종실무그룹은 전세계 각지를 대표하는 다섯 명의 독립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장은 후리아 에스-슬라미(Ms. Houria Es-Slami, 모로코), 부의장은 버나드 듀헤임(Mr. Bernard Duhaime, 캐나다)이며, 백태웅 교수(Mr. Tae-Ung Baik, 한국), 에리얼 둘리츠키(Mr. Ariel Dulitzky, 아르헨티나), 헨리카스 미케비셔스(Henrikas Mickevicius, 리투아니아)가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끝.

강제실종실무그룹은 피해자들의 상태와 행방을 찾는 피해자 가족들을 돕기 위해 1980년 당시 유엔인권위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강제실종실무그룹은 실종 피해자 가족들과 해당 정부 사이의 의사 소통의 통로를 마련하고, 실종으로 인하여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종자의 행방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별 실종 사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제실종실무그룹은 또한 ‘강제실종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선언’의 이행을 위한 국가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ohchr.org/EN/Issues/Disappearances/Pages/DisappearancesIndex.aspx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무그룹은 유엔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 중의 하나입니다. 특별절차는 유엔인권시스템의 가장 큰 독립전문가 기관으로서, 인권이사회의 독립적인 사실 조사 및 감독 기구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명칭입니다. 특별절차의 수임자들은 인권이사회가 임명하는 독립 인권 전문가로서 특정 국가의 상황이나 세계 각국의 특정 인권 주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유엔의 직원이 아니며, 어느 정부나 기구로부터도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은 개인 자격으로 일하며, 그 일과 관련하여 봉급을 받지 않습니다. 

그 밖의 정보나 보도 관련 요청 등은 담당자-우고 세드란골로(Mr. Ugo Cedrangolo: ucedrangolo@ohchr.org 또는 wgeid@ohchr.org)에게 연락 바랍니다.

기타 UN 독립전문가들과 관련한 언론 문의: 
하비에 셀라야 (Xabier Celaya) – Media Unit (+ 41 22 917 9383 / xcelaya@ohchr.org)   

언론사 뉴스 웹사이트 및 소셜미디어 관련: 보도자료와 관련한 멀티미디어 컨텐츠 및 주요 내용은 아래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소셜미디어 채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핸들을 이용해 태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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